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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프랑스민법전 제3권 제3편 제2부속편(계

약외책임) 제1장(일반 계약외책임)에 위치하고 있다. 부모책임과 사용자책임 등을

포괄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지난 수십년간 판례가 크게 변화한 분야이

다. 특히 1991년에 내려진 Blieck 판결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0년 7월 29일에 상정된 프

랑스 상원개정안 제1243조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민법전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손해배상책임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원개정안 제1244조에 따르면,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과 행위자 본인의 책임은 경합한다. 가령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하여 부

모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미성년자 본인의 책임도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우

리 민법의 입장과 매우 다른 것이다.

상원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생활방식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경우와 단지 타인

의 활동을 통제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종래의 판례에서와 같

이, 사법부 또는 행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타인의 생활방식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그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연책임을 부담한다(제1246조). 미성년자의 생

활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연책임을

부담한다(제1245조 제3호). 하지만 계약에 의해 직업적으로 타인을 감독하는 임무

를 맡은 사람에게는 당연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책을 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한, 감독 하에 있는 자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제1247조).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감독자의 과책을 증명한 때에

감독자의 책임을 인정해온 판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프랑스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용자가 면책되는 원칙을 유지하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 사용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상원개정안 제1248조 제3항은, 사

용자는 피용자가 “직무 외의 행위를 허락 없이 자기 권한과 상관 없는 목적을 위

해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제1문) 그리고 “피해자가 피용자가 사용자를 위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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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2020년 7월 29일에 프랑스 상원에서는 민사책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상

원개정안은 현재로서 가장 최근의 민사책임법 개정안이다. 시대에 부합하는 민

법전을 보유하기 위하여 민법전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개정안을 소개하는 것은 중요한 참고자료를 보태는 일이 될 것이다. 필자는 프

랑스민법전 제3권 제3편 제2부속편(계약외책임) 제1장(일반 계약외책임)에 위

치하고 있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1)에 관한 프랑스 상원개정안

의 내용과 이유를 소개하고자 한다. 친권자책임과 사용자책임 등을 포괄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지난 30여년간 판례가 크게 변화한 분야이다. 프랑

스민법전에서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에 관한 조문이 단 한 조문(제1242조)

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판례의 역할이 컸다.2) 이 책임은, 2005년 까탈라초

안(avant-projet Catala)의 개혁 열의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인데,3) 타인의 행위

로 인한 책임 범위를 확장해온 그간의 판례를 승인하고 더 나아가 당연책임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 반면 2011년에 성안된 떼레초안(avant-projet Terr

é)4)은 ① 책임의 발생사유(faits générateurs)와 ②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귀

속(imputation du dommage causé à autrui)을 구분하고,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책임의 발생사유의 하나로서 규정하지

않았다.5) 상원개정안은 떼레초안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전통적인 배치를

1)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프랑스 채권법 해제, 박영사, 2021, 354면 이하.

2) N. Blanc, L’imputation du dommage causé par autrui, 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 l’art et la technique du compromis, LGDJ, 2016, p. 84.

3) 이은희, “프랑스채권법 개정시안에서의 손해배상책임”, 민사법학 제45∼2호, 한국민사법

학회, 2009, 331면 이하.

4) Pour une réform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Sous la direction de F. Terré,

Dalloz, 2011.

5) 김성수, “프랑스민법전의 불법행위법의 최근 개정동향과 우리 민법의 시사점”,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충남대 법학연구소, 2015, 203면.

한다는 점을 적법하게 믿을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제2문)를 규정한다.

주제어 : 불법행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프랑스 민법개정안, 친권자책임,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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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테레초안과 같은 방식이 기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지라도 비전문가가 보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6)

상원개정안에서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제3권 제3편 제2부속편(민사책

임) 제2장(책임의 요건) 제2절(계약외 책임에 관한 규정) 제3부절(타인의 행위)

에 위치하고 있다. 조문은 모두 여섯 개(제1243조∼제1248조)이다. 이 중 앞의

두 조문은 총론적인 규정이고 나머지 네 조문은 각론적인 규정이다. 이 조문들

은 --약간의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판례의 입장을 조문화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되, 총론(제1243조와 제1244조), 타인의

생활방식에 대한 통제권에 근거를 둔 책임(제1245조∼제1247조), 타인의 활동

을 통제하고 그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의 책임(제1248조)으로 구분하

여 설명하겠다. 그리고 각 조문마다 비교대상이 되는 현행 프랑스민법, 까탈라

초안, 떼레초안의 내용을 제시하겠다.

Ⅱ. 총론

1.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책임을 지는 여러 경우

1) 판례의 변천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조문은 1804년에 프랑스민법이 제

정될 때부터 존재하였다. 즉 부모의 책임(제1384조 제2항), 사용자의 책임(같은

조 제3항), 교사와 장인의 책임(같은 조 제4항)이 인정되었다. 제1384조는 2016

년 프랑스민법 개정으로 현재는 제1242조가 되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책임, 즉

누군가 자신의 가해행위가 아닌 타인의 가해행위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를 높이

고자 하는 바램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가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그 필요성이

강하다.7) 그밖에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에 기인하는 점도 있는데, 타

6) Le 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 Etudes à la lumière de la

proposition de loi sénatoriale du 29 juillet 2020 sous la direction de Gustavo Cerqueira

et Vanessa Monteillet, Dalloz, 2021, 78면.

7) 이를 담보이론(théorie de la garantie)이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셈인 사용

자의 책임근거로서는 위험-이익이론(théorie du risque-profit)과 선임상의 과실(culpa in

eligendo), 대리이론(théorie de la représentation)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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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만 인정하고 가해자 자신은 면책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리하여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근거에 관하여는 프랑스에서 별

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과연 어떤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었다. 즉 ① 가해자 자신이 책임을 지

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에 서서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에 관한 민법조문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②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조문들을 확장

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후자에 속하는 학자들이 주목한 조문은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1항이다. 이 조문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야

기된 손해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 하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물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학자

들은 이 조항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추정책임의 일반원리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초기의 판례는 전자의 입장, 즉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은 한정

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에 따르면 부모의 책임에 관한 제

1242조 제4항은 미성년자를 위탁받은 사적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미성년자를 수용한 시설에서 미성년자가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시설은 미성년

자를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책(faute)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한다. 그러나 파기원은 1991년 3월 29일에 내린 Blieck 판결8)에서 타인의 행

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적용범위를 크게 변경하였다. 이 판결에서 파기원은

타인의 생활방식을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그 타인에 의해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추정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즉 제1242조에

규정된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목록이 한정적이 아니고 다른 경우

에도 제1항에 기초하여 추정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는 물건으

로 인한 책임(responsabilité du fait des choses)의 일반원칙을 창설한 1930년

파기원판결9)에 견줄 만한 일이었다.

8) Ass. plén. 29 mars 1991, D. 1991, p. 324, note C. Larroumet, JCP 1991. I. 21673, concl.
Dontenwille, note J. Ghestin, RTD civ. 1991, p. 541, obs. P. Jourdain, G.P . 1992, II, p.
513, note F. Chabas, Defrénois 1991, p. 729, obs. J.-L. Aubert, GAJC, no 218, obs. F.
Terré et Y. Lequette.

9) Ch. réunies, 13 févr. 1930, Jand’heur, D. 1930, jur., p. 57. 명순구, “프랑스민법상 생명 없

는 물건으로 인한 민사책임”, 저스티스 제27권 제2호, 1994. 한국법학원,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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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원개정안 제1243조

상원개정안 제1243조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의 한정적 성격, 즉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제1244조부터 제1248조까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된다는 점을 규정한다. 이처럼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판례에 의해 확장되

는 것을 제한10)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인데,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

면 법조문이 그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하는 견해11)

도 있다.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

는 미성년자와 특별한 감독을 필요로 하는 상태 또는 상황에 처해 있는 성년

자의 생활방식에 대한 통제권에 근거를 둔 손해배상책임이다(제1245조∼제

1247조). 다른 하나는 타인의 활동을 통제하고 그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이다(제1248조). 현행 프랑스민법과 비교하여 보면, 가사피

용인의 행위에 대한 가사고용인(maître)의 책임(제1242조 제5항), 견습생의 행

위에 대한 장인(artisan)의 책임(같은 조 제6항), 학생의 행위에 대한 교사

(instituteur)의 책임(같은 조 제6항)이 삭제되었다. 이제는 너무 낡아빠진 조항

들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12)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까탈라초안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에 관한 첫 조

10) N. Blanc, L’imputation du dommage causé par autrui, p. 87

11) S. Porchy-Simon, La modernisation d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Le 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 Dalloz, 2021, p.82.

12) Ph. Brun, Responsabilité civile extracontractuelle, 3e éd., LexisNexis, 2015, no 416.

프랑스민법 제1242조 까딸라초안 제1355조 떼레초안 제13조 상원개정안 제1243조

① 누구나 자신의 행
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 하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자신의 관
리 하에 있는 물건으
로 인하여 야기된 손
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① 타인의 생활방식을 규
율하는 자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활동
을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은 그 타인이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책
임이 있다.
② 이 책임은 제1356조 
내지 제1360조에 규정된 
경우에 그 요건에 따라 
발생한다. 이 책임은 손
해를 직접 일으킨 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필요
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 
성립한다.

① 타인에 의해 일어
난 손해에 대한 책임
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에 따
라서만 발생한다.

타인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1244조부터 제
1248조까지에 규정된 
경우에 그 요건에 따
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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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제1355조 제1항에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나,

상원개정안은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는 떼레초안(제13조)과 같다.

2. 직접적 가해자의 과책

1) 판례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4항은 “부모는 그들이 친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는 그들과 주거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적 가해자인 자녀의 과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종래의 판례는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자녀의 과책을 요

구하였다. 그리하여 미성년자에게 분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과책

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파기원이 부모의 책임

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과책’이라는 요건을 처음으로 완화한 것은 풀렌바르

트(Fullenwarth) 판결13)에서인데,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그후에도 파기원은 미성년자의 과책 유무

에 따라 부모의 책임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14) 손해가 미성년자의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15)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반면 사용자책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피용자의 과책을 요구하고 있다. 판례

에 따르면 피용자라는 자격은 ‘물건의 관리자’라는 자격과 양립할 수 없으므

로16) 피용자의 과책이 증명된 때에만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스포츠클

럽과 같이 타인의 활동을 통제하는 사람도, 피해자가 직접적 가해자의 과책을

증명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즉 클럽 회원이 경기규칙을 준수하였다

면 스포츠클럽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17) 그러나 타인의 생활방식을 통제

하는 사람의 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불확실하다.18)

13) Ass. plén., 9 mai 1984, no 79-16.612, Bull ass. plé., no 4 : 7세 아동이 자신이 만든 활로

친구에게 화살을 쏘아 친구가 애꾸가 되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14) Civ. 2e, 10 mai 2001, Levert.

15) Ass. plén., 13 déc. 2002.

16) 피용자가 노무를 행할 때 사용자가 제공한 도구를 이용한다면 사용자는 도구의 소유자로

서 ‘물건의 관리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 도구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해자는

물건의 관리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소구할 수 있을 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는 없다.

17) Civ. 2e, 20 nov. 2003, Bull. no 356 (럭비경기); D. 2005, somm. comm. 188, obs. D.

Mazeaud; JCP 2004. II. 10017, obs. J. Mouly; RTD civ. 2004, 106, obs. P. Jourd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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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원개정안 제1244조 전단

까탈라초안은 친권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가 부모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를 직접 일으킨 자의 행위가 책

임을 성립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증명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제

1355조 제2항 제2문).19) 이 초안은 학계20)뿐만 아니라 가족단체전국연합

(UNAF)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았다. 피해자가 부모 자신의 행위를 문제삼아 소

구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사안에서,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명목으

로 소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부당하기 때문이었다. 가령 어느 성인

이 경기를 하면서 경기규칙을 준수하였지만 다른 참가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

그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21) 하지만 미성년자가 경기를 하다가 다른

참여자를 다치게 하였다면 설령 경기규칙을 준수하였더라도 그 부모에게 책임

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것이다.22)

상원개정안 제1244조도 까탈라초안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미성년

자녀에게 과책이 없는 경우에조차 미성년자녀가 일으킨 손해에 대해 부모의

당연책임을 인정한 파기원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부모에게

과도하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8) N. Blanc, 위의 글, p. 89

19) 이은희, 앞의 논문, 331면.

20) 가령 Fabrice Leduc 교수(Tours 대학), Matthieu Pourmarède 교수(Toulouse 대학)

21) Civ. 2e, 16 nov. 2000, Bull. no 151.

22) Rapport du groupe de travail de la court de cassation sur l’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et de la prescription, 15 juin 2007, pages 38 et 39.

프랑스민법 
제1242조

까딸라초안 제1355조 떼레초안 제13조 상원개정안 제1244조

② 이 책임은 제1356조 내
지 제1360조에 규정된 경우
에 그 요건에 따라 발생한
다. 이 책임은 손해를 직접 
일으킨 자의 책임을 인정하
는 데 필요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 성립한다.

② 모든 경우에 이 책
임은 본 장에서 의미하
는 민사불법행위가 성
립하는 경우에만 발생
한다.

타인에 의해 일어난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은 손해
를 직접 일으킨 자의 책임
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
실을 증명한 때에 성립하
며, 반대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책임은 손해를 직
접 일으킨 자의 책임과 경
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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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의 중복 여부

1) 행위자의 책임과의 중복

전통적으로 판례는 심신상실자와 유아는 의사가 없으므로 그에게 과책

(faute)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책임능력

(imputabilité morale)이 있어야만 과책(faute)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의사무능력자의 보호자 내지 감독자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제1242

조)이 아니라 본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제1240조, 제1241조)을 부담하였다.23)

그런데 1968년에 정신장애자의 경우에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한 면책이 인정되

지 않는다는 민법 조문(당시 제489-2조, 현행 제414-3조)이 신설되었다.24) 그

에 따라 이 규정이 성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유아에게까지 적용되는 것

인지에 관하여 학설상 논란이 일어났다. 판례는 초기에는 이 조문을 정신착란

상태에서 행동한 성년자와 ‘지각 있는 나이(l’age de raison)’에 도달한 미성년

자에게 적용하였다.25) 하지만 1984년에 이르러서는, 미성년자가 객관적 과책

(faute objective)26)을 범한 사안에서 파기원은 미성년자 자신의 책임과 부모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다. 특히 2014년 9월 11일 판결에서 파기원은 “부모에게

(구) 민법 제1384조 제4항27)을 근거로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미성년자에

게 (구) 민법 제1382조28)를 근거로 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

다”고 판시하였다.29) 이는 피해자를 위한 것인데, 미성년자의 부모의 재정능력

이 자신들에게 선고된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준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를 입어서 법원이 정기금 배상을 인정하는 경

우에도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장래를 위해서 효

율적이라고 한다.30)

23) Civ. 7 déc. 1961, Gaz. Pal. 1962, 1, 13 mars.

24) 명순구, “프랑스민법상 의식장애자의 불법행위책임”, 법학논집 31집(1995), 고려대 법학연

구원,

25) 정태윤, “프랑스불법행위법상 faute의 개념에 관하여”, 인제논총 제4권 제2호(1988), 350면.

26) 객관적 과책이란 “동일한 외부적 상황에 처해있는 사려깊은 사람이라면 저지르지 않았을

행위의 착오”를 말한다. 즉 행위자의 행위를 심사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

는다. 정태윤, “프랑스불법행위법상 faute의 개념에 관하여”, 347면.

27) 현행 프랑스민법전에서는 제1242조 제4항이다.

28) 현행 프랑스민법전에서는 제1240조이며,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과책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규정한다.

29) Civ. 2e, 11 sept. 2014, no 13-16.897 : JurisData no 2014-020211; Bull. civ. II, no 185.

30) 이재우, “프랑스 민법상 미성년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비교법연구 제23권

제1호(2023),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소, 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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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유럽 민사법의 공통기준안31)이 마련되자 프랑스도 그에 따라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친권자의 당연책임이 인정

되고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의 일반원칙이 등장한 마당에 정신적 무능력자

(infantes)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한다.32) 이와 같은 취지에

서 상원개정안도 “반대의 규정이 없는 한,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손해를

직접 일으킨 자의 책임과 경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244조 후단). 뒤에

설명할 상원개정안 제1248조 제4항은 여기서 말하는 “반대의 규정”에 해당한

다. 그에 따르면 피용자는 의도적 과책을 범한 경우 또는 허락 없이 자신의

권한과 상관 없는 목적을 위해 행동한 때에 한하여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33)

2)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들 간의 택일

1991년의 Blieck 판결은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인의 책임이 경합하게

끔 만들었다. 특히 미성년자녀가 다소 장기간 (법인 또는 자연인인) 제3자에게

위탁되어 있는 때에는 피해자는 여러 명의 손해배상책임자를 상정할 수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민사 또는 형사 법관이 미성년자를 보호 또는

제재할 목적으로 프랑스민법 제375조에 기하여 특별시설에 수용할 것을 결정

한 경우이다. 그 경우 한편으로는 부모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법적

동거와 친권)이 충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시설이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미에서 타인의 생활을 항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양자(부모 그리고 부모를 대신하는 제3자)

가 중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부모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여 양자의 연

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판례는 양자의 책임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

31) 제3:103조(18세 미만의 미성년자) ② 7세 미만인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써 발생시킨 손해

에 대한 책임이 없다. ③ 그러나 위의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한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다: (a) 본권에서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b) 배상해야

할 책임이 당사자의 경제력 및 해당 경우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정한 경우.

제5:301조(정신적 무능력) ① 법적 책임이 따르는 손해를 야기한 행위를 할 당시 정신적

으로 무능력 상태에 있는 자는, 정신적 무능력자의 경제사정과 당해 경우의 모든 제반 사

정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정당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책임은 합리적인 배상으로 제

한된다.

Christian von Bar 외 10인 편저, 가정준 역,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 비계약편 , 법무

부, 2015, 273면과 293면.

32) C. Bloch, “Responsabilité des personnes dépourvues de discernement”, Pour une réform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Dalloz, 2011, p. 116.

33) N. Blanc, L’imputation du dommage causé par autrui,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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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즉 부모의 책임만 인정하거나34)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1항에

기한 책임만 인정하였다.35) 이는 종래의 원칙을 Blieck 판결에도 적용한 결과

이다. 이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택일적인 것이며 중첩적일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파기원이 오래 전부터 인정하였고36) 하급심 법관들이 이어받은37)

원칙이다.

하지만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들 가운데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중첩적용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며, 판례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8) 실무상의 관점에서 보아도 민사책

임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고,39)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자로서도 구상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부담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

하여 까탈라초안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들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경합할

수 있음을 문언상 명백히 하였다(제1356조 단서).40) 하지만 떼레초안(제14조

제2항)은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원개정안은 통제시설의 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모나 후견인의 책임은

배제된다고 규정함으로써(제1245조 제3호 단서) 판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Ⅲ. 타인의 생활방식에 대한 통제권에 근거를 둔 책임

생활방식을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한편으로 미성년자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장애나 전과 때문에 특별한 감독이 필요한 성인이 있다. 미성년

34) Crim., 8 févr. 2005, no 03-87.447 : JurisData no 2005-027416; Bull. crim. no 44; Resp.
civ. et assur. 2005, comm. 118, note H. Groutel; JCP G 2005, II, 10049, note M.-F.

Steinlé-Feuerbach; JCP G 2005, I, 149, obs. G. Viney; RJPF 2005, p. 20, note F.

Chabas; LPA 24 juin 2005, p. 14, note D. Bertol.

35) Civ. 2e, 15 déc. 2005, no 04-15.798 : JurisData no 2005-031351.

36) Civ. 2e, 18 mars 1981 : Bull. civ. II, no 69; D. 1981, IR p. 319, obs. Ch. Larroumet;
Gaz. Pal. 1981, II, pan. jurispr. 238, obs. F. Chabas; RTD civ. 1981, p. 855, obs. G.
Durry. - Crim., 2 oct. 1985 : Bull. crim. no 294.

37) CA Paris, 26 janv. 2017, no 15-18674: JurisData no 2017-001224. - CA Montpellier, 14

juin 2013, no 12-00379; JurisData no 2013-022143. - CA Chambéry, 22 sept. 2009, no

08-00820; JurisData no 2009-015388. - CA Montpellier, 4 mars 2008, no 07-01986:

JurisData no 2008-360955. - CA Caen, 18 févr. 2003, no 02-00702: JurisData no

2003-204618.

38) Ph. Brun, Responsabilité civile extracontractuelle : LexisNexis, 2018, no 494.

39) N. Blanc, L’imputation du dommage causé par autrui, p. 93.

40) 이은희, 앞의 논문,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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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상원개정안 제1245조에, 성년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

은 상원개정안 제1246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원개정안 제1247조는 미성년자든

성년자든 불문하고 그들에 대한 통제임무를 계약에 기하여 맡은 사람들의 추

정과책 책임을 규정한다. 이 책임은 제1245조와 제1246조에 규정된 객관적 책

임(responsabilité objective)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당연책임

상원개정안 제124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연책임을

지는 사람은 부모, 후견인, 그리고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미성년자의

생활방식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이다. 차례로 설

명한다.

1) 부모의 책임

상원개정안 제1245조는,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와 후견

인의 당연책임을 인정하고, 현행 프랑스민법 제1242조에 규정된 동거 요건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이는 이미 판례에서 인정되어 온 것이다.

(1) 당연책임(responsabilité de plein droit)

최근까지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한 부모의 책임은, 친권자로서 감독과 교육

프랑스민법 제1242조 까딸라초안 1356조 떼레초안 제14조 상원개정안 제1245조 

④ 부모는 그들이 친
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들과 주거
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 부모와 장인이 이
러한 책임을 발생시키
는 행위를 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상
에서 언급한 책임이 
발생한다.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는 자는 :
•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 부모가 사망한 경우 
후견인;

•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 또는 계약에 의해 
미성년자의 생활방식을 
규율할 책임을 맡게 된 
자연인이나 법인이다. 
이 사람의 책임은 부모
나 후견인의 책임과 경
합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
해 당연히 책임이 있다.
- 부모는 친권을 행사

하는 범위에서
- 후견인은 자녀의 인

신을 돌보는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에서

-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 또는 합의에 
의해 미성년자의 생
활방식을 상시적으
로 조직하고 통제할 
책임을 맡게 된 자
연이나 법인

② 위 책임들은 택일
적이다.

다음 각 호의 자는,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
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이 있다.
1. 부모는 친권을 행
사하는 범위에서 
2. 후견인은 미성년자
의 인신을 돌보는 범
위에서
3.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미성년자
의 생활방식을 상시적
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책임을 맡게 된 사람. 
이 경우에 부모나 후
견인의 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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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할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과책의 추정(faute présumé)에 근거를 두고 있

었다. 엄밀히 말하면 부모의 책임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아니라, 미성

년자의 행위를 통해 부모의 과책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피용자의 행

위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이 진정한 객관적 책임(responsabilité objective)41)인

것과 달랐다. 즉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7항이 “부모와 장인(匠人)이 이러한

책임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상에서 언급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결과, 부모는 교육과 감독의 의무

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서 미성년 자녀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42)

하지만 학자들은 사법부가 부모의 당연책임, 즉 무과실책임을 인정할 필요

가 있음을 주장하였다.43) 결국 파기원은 1997년 베르트랑(Bertrand) 판결44)을

통해서 부모의 당연책임을 인정하였다. 그 판결 이래 부모는 외부원인(cause

étrangere)을 원용하여서만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는데, 불가항력의 경우에

는 전부 면책, 피해자의 과책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부

모가 과책과 상관 없이 객관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장

점이 있다. 첫째, 친권자들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한다. 둘째, 피해자들이 종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한 자력 있는 배상

의무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배상의무자의 과책을 증명하지 않아

도 된다.

상원개정안도 판례를 좇아서 부모의 당연책임을 인정한다(제1245조).

(2) 동거요건의 삭제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부모의 책임은 오직 자녀와 동거하

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에게만 적용된다. 프랑스민법은 부모의 공동친권주의

41) 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책임을 지우므로 무과실책임(responsabilité sans

faute)이다. 정태윤, “프랑스불법행위법상 faute의 개념에 관하여”, 347면.

42) Civ. 2e, 12 oct. 1955, D. 1956. 301, note R. Rodière.

43) Ph. Delebecque/F.-J. Pansier, Droit des obligations-responsabilité civile Délit et quasi-
délit, 6e éd., 2014, LexisNexis, no 180.

44) Civ. 2e, 19 fév. 1997, Bertrand 판결, Bull. no 55 : 자전거를 타던 아동이 오토바이 운전

자와 충돌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아동의 부에

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자녀의 교육과 감독에 있어서 어떠한 과책도

범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면책되고자 하였으나, 파기원은 “오직 불가항력 또는 피해자의

과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는 동거하는 자녀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당연책임

을 진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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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45) 그러나 친권

이 있어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42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다. 프랑스에는 친권위임(délégation de l’autorité parentale)이라는 제도가 있는

데(프랑스민법 제376조부터 제377-3조)46) 그 경우에는 수임인이 친권을 행사

하므로, 부모에게는 제1242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와 동거하

지 않는 친권자에게는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판례가 부모의 면책가능성을 제한하는 마당에 동거의 요건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인 면이 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감독하려면 자

녀와 동거하여야 하지만, 부모에게 교육이나 감독에 있어서의 과책 여부를 묻

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굳이 부모의 책임에 동거의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파기원은 부모와 자녀가 물리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인 동거를 인정함으로써 동거요건이 불충족되는 사례를 제

한하였다. 가령 기숙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가 언제나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47)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séparation de corps)하는 경우에도 비

양육친이 방문 유숙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자녀와 양육친의 동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48) 부모가 단순히 사실상의 별거(séparation de fait)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와의 동거 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부모 모두가 자녀의 행위

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까탈라초안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친권행사만을 책임의 근

거로 삼고, 동거 요건은 삭제하였다(제1356조). 이 제안은 가족단체 전국연합

(UNAF)의 지지를 받았다. 상원개정안 제1245조 제1호도 “부모는 친권을 행사

하는 범위에서,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규정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게조차 엄격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49)도 있다.

45) 곽민희, “프랑스법상 친권의 귀속과 행사”, 가족법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2, 104면.

46) 곽민희, 위의 논문, 110면 이하.

47) Civ 2e, 17 nov. 2000.

48) Civ 2e, 19 fév. 1997, Samda 판결, no 93-14.646, Bull. no 55. 항소법원은 사건 당일 자녀

가 아버지 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파기원은 항소법원이 구 프랑스민법 제1384조(현행 제1242

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49) M. Kamal-Girard, La constituionnalité des changements, Le 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 Etudes à la lumière de la proposition de loi sénatoriale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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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상관계

(가) 부모 일방의 타방에 대한 구상

통상적으로 부모는 자신들의 미성년 자녀가 행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부모 일방만을

상대로 전액을 청구하며, 그 일방은 타방을 상대로 일부 구상을 하여야만 한

다. 프랑스민법 제1317조는 “공동연대채무자 사이에서 그들은 각자 자기 부담

부분에 한하여 채무를 분담한다.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한 공동연대채무

자는 다른 공동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들의 고유한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구상

할 수 있다”. 공동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그의 부담부분은 변

제를 하였거나 연대면제의 이익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자력이 있는 공동연대

채무자들 사이에 그 분담분에 따라 분배된다.”고 규정한다. 제1항에서 말하는

‘자기분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프랑스민법 제1309조), 부모 각자

가 범한 과책이 상이한 경우에는 부모 일방과 타방의 분담부분이 상이할 수

있다.50) 어머니의 주소에서 거주하는 미성년자녀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결과에 대해 부모 쌍방이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어머니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보상한 후 미성년자의 아

버지를 상대로 합의금의 절반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항소법원은 피해자와의 합

의를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는 그 합의

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파기원은 부모 쌍방이 미성

년자녀가 일으킨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선고된

바 있으므로 항소법원으로서는 부모 각자의 분담부분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

여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였다.51)

위에서 말한 상황과는 달리 부모의 연대책임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기하

여 발생할 수도 있다. 가령 부모 일방은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4항에 기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만, 자녀와 통상 동거하지 않는 타방은 제1240조에 기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러하다. 1997년 2월 19일의 Samda 판결의 사안이 바로

그러하였다.52) 이 경우 제1240조에 기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일방이 손해배상채

29 juillet 2020 sous la direction de Gustavo Cerqueira et Vanessa Monteillet, Dalloz,

2021, Dalloz, 2021, 177면 이하.

50) F. Leduc, La responsabilité des père et mère du fait de leurs enfants : Lamy
Responsabilité civil, nov. 2018, étude 243, no 243-73

51) Civ. 2e, 5 mars 2020, no 19-11.293 : JurisData no 2020-003345; Resp. civ. et assur.
2020, comm.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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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변제를 하였다면 그는 제1242조 제4항에 기하여 책임을 지는 타방에게 구

상권을 갖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판례는 변제자가 자신의 과책을 이유로 손해배

상의무를 부담하였던 때에는 당연책임을 부담하는 자에게 구상권을 갖지 않는다

는 입장이었다.53) 반대로 제1242조 제4항에 기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일방이 변

제를 하였다면 그는 타방을 상대로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54)

미성년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라도 친권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상원개정안에 통과된다면, 향후 부모 일방의 타방에 대한 구

상은 주로 과책비율에 기한 분담부분을 구상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대위구상(recours subrogatoire)

자녀 자신의 책임이 성립하고 부모는 가해행위자가 아닌 경우에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게 된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전액 구상권을 갖는다. 자주 있

는 일은 아니지만, 자녀의 재산이 부모의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4항에 기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한다는 판

결을 받은 사람(가령 어머니)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과책에 기하

여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자(가령 미성년자녀)를 상대로 한 변제자대위(프랑스

민법 제1346조)가 인정된다.55) 하지만 실제에서 부모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

우는 드물다. 이는 도덕적인 이유에서이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과책이 없는 경

우에도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다) 보험회사의 자녀에 대한 대위구상(recours subrogatoire)

프랑스 보험법전은 고의(faute intentionelle)로 인한 보험사고를 보험보상에

서 제외하며(제L.113-1조), 이는 강행규정이다.56) 고의는 위험의 우연성을 깨뜨

52) Civ. 2e, 19 févr. 1997, no 94-21.111 : JurisData no 1997-000750; Bull. civ. II, no 56;

JCP G 1997, II, 22848, concl. Kessous, note G. Viney; D. 1997, jurispr. p. 265, note P.

Jourdain; Gaz. Pal. 1997, 2, p. 372, note F. Chabas – Dorsner-Dolvet: RDSS 1997, p.

660. - D. Mazeaud : D. 1997, somm. p. 290. - F. Leduc, La responsabilité des père et

mère : Changement de nature : Resp. civ. et assur. 1997, chron. 9. - Ch. Radé, Le

renouveau de la responsagilité du fait d’autrui (apologie de l’arret Bertrand): D. 1997,
chron. p. 279. - F. Alt-Maes, La garde, fondement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u

mineur : JCP G 1998, I, 1154.

53) Civ. 2e, 7 févr. 1990 : Resp. civ. et assur. 1990, comm. 159.

54) G. Viney et P. Jourdain, Traité de droit civil, (ss. dir.) J. Gestin,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4e éd., 2013, LGDJ, no 422.

55) CA Rouen 1re ch., 7 mai 2003, no 01-01686 : JurisData no 2003-216267; Resp. civ. et
assur. 2003, comm. 254, note Ch. Rad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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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보험법전 L.121-2조는 “피보험자가 민사

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가 야기한 손해는, 행위자의 귀책사유의 심각

성이나 성격과 상관없이,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이 역시 강행규정이

다.57) 이 조문에 나타난 귀책사유에는 고의도 포함된다. 즉 미성년자나 피용자

가 고의로 야기한 손해에 대해서 친권자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

우에 보험자는 보상의무를 부담한다. 미성년자나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책임

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 있는 자의 행위는

우연한 위험이기 때문이다.58) 그리고 프랑스보험법전 제L.121-2조가 보험자에

게 부과하는 보상의무는 강행규정성을 갖기 때문에, 미성년자들간의 싸움의 경

우에는 보험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책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59)

부모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 후 행위자인 자녀에게

구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

자 또는 피보험자의 근친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피보험자에 대한 대위구상 불가

기명피보험자가 자녀를 위해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

자의 자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 자녀

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60)

② 보험법전 제L.121-2조에 의한 대위구상의 제한

자녀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험자는 자녀의 해악의

의사를 주장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프랑스 보험법전 제L.121-12

조 제3항은 “보험자는 직계비속이나 피용자 그리고 피보험자와 통상적으로 동

거하는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해악의 의사

(malveillance)를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므로, 자기 책임

56) 고택근, “프랑스 손해보험계약법상의 고의면책원칙”, 2008, 165면.

57) 고택근, 위의 논문, 166면.

58) 하지만 프랑스 보험법전 제L.121-2조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

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가장의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를

제외시킨다. 아들이 훔친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 경우 의도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를

제외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59) Civ. 2e, 5 oct. 2006, no 05-11.823; JurisData no 2006-035282; Resp. civ. et assur. 2006,
comm. 384.

60) Civ. 1re, 3 nov. 1993, no 90-18.876 : JurisData no 1993-002070; Bull. civ. I, no 309;

Resp. civ. et assur. 1994, com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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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담하는 자녀를 상대로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61)

해악의 의사란 보험법전 제L.113-1조에서 말하는 고의(faute intentionelle)와

마찬가지로 이해되는데, 즉 가해(dommage)의 의사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의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행위자에게 피보험자(가령 부

모)를 상대로 한 해악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62)

미성년자녀가 피해자를 일부러 구타한 사건에서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된 부모

의 보험자가 자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에서 기각이유

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해악의 의사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었다.63)

(라) 공동불법행위자인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한 구상

미성년자들이 집단적으로 가해행위를 범한 경우에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부모

들은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4항에 기하여 자신들의 자녀가 일으킨 손해에 대

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자신의 분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 이를 위해 부모들이나 그 보험자

는 분담부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분담부분은 행위자들 각자가 갖는

인과관계에 달려있다. 하지만 실제에서 판례는 과책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분담

부분을 결정한다.64) 이를 두고 법관들이 인과관계라는 명분으로 도덕적 판단

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학자도 있다.65) 파기원 형사부는, 항소법원이 공동불

법행위간의 책임의 분할을 행할 권한이 없으며 그들이 배상금을 연대하여 지

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66)

2) 미성년자 후견인의 책임

두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의 행사가 박탈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후견

의 보호를 받는다(프랑스민법 제390조 제1항).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도 후견의 보호를 받는다(같은 조 제2항). 부모의 책임에 관한

61) 고택근, 위의 논문, 168면.

62) 고택근, 위의 논문, 169면.

63) Ass. plén., 13 nov. 1987, no 86-17.185: JurisData no 1987-001919; Bull. civ. ass. plén.,
no 5; RGAT 1988, p. 111, concl. M. Charbonnier et note R. Bout.

64) CA Nancy, 2 juin 2003, no 96-00282: JurisData no 2003-226963. - Civ. 2e, 13 janv.
2005, no 03-18.097: JurisData no 2005-026467; Resp. civ. et assur. 2005, comm. 113,

note H. Groutel.

65) J. Boré, Le recours entre coobligés in solidum : JCP G 1967, I, 2126.

66) Crim., 16 oct. 2007, no 07-81.850 : JurisData no 2007-041352; Resp. civ. et assur. 2007,
comm.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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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4항은 미성년자의 후견인(tuteur)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 하지만 앞서 말하였듯이, 파기원은 1991년 3월 29일에 내린 Blieck 판결에

서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적용을 크게 변경하였다. 그 후 파기원

은, 후견법관의 결정에 의해 미성년자의 후견을 담당하게 된 도(département)

는 그때부터 당해 미성년자의 생활방식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그 미성년자가 행한 가해행위에 대해 당연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67)

상원개정안은 판례를 받아들여,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당연책임을 규정한다

(제1245조 제2호).

3) 통제시설의 책임

(1) 판례

앞에서 프랑스 판례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간의 중첩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통제시설에 수용된 경우에 그 미성

년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에 대해 제1242조 제1항(감독자책임)을 적용할 것인

지 아니면 제1242조 제4항(친권자책임)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미성년자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제3자에게 위탁된 경우 판례는 감독자인

그 제3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68) 이는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시에 그 부모가

방문 유숙권(droit de visite et d’hébergement)을 행사하고 있던 경우69)에도

마찬가지이다. 반대로 미성년자녀가 행정적 결정에 따라서 또는 단순한 합의에

기하여 제3자(의료교육센터,70) 기숙학교, 친척, 자녀친구의 부모 등)에게 위탁

67) Civ. 2e, 7 oct. 2004, no 03-16.078, Bull. civ. II, no 453; D. 2005. 819, note Huyette;

RJPF 2005-1/22, note Chabas; RTD civ. 2005. 100, obs. Hauser; Rép. civ., vo Enfance,
par C. Neirinck, avr. 2015, no 241; Rép. civ. vo Responsabilité du fait d’autrui, par
Julien, avr. 2015, no 58; Rép. civ., vo Responsabilité (en général), par Le Tourneau,

janv. 2016, nos 203 et 206; AJDA 2005. 280, note Rihal.

68) Civ. 2e, 6 juin 2002, no 00-19.694, et 00-19.922 : Bull civ. II, n 120(arret no 3) :

JurisData no 2002-014563; Resp. civ. et assur. 2002, comm. 283; JCP G 2003, II,

10068, note A. Gouttenoire-Cornut et N. Roget; RTD civ. 2002, p. 825, P. Jourdain;

RJPF 2002, p. 20, note Chabas; LPA 9 juill. 2003, p. 21, note N. Roxand-Pourias.

69) Crim., 8 janv. 2008, no 07-81.725 : JurisData no 2008-042505; Resp. civ. et assur. 2008,
comm. 88, note H. Groutel.

70) Civ. 2e, 9 mars 2000, no 98-18.095 : JurisData no 2000-000953; Bull. civ. II, no 44;

Resp. civ. et assur. 2000, comm. 179, note H. Groutel; JCP G 2000, II, 10374, note A.

Gouttenoire-Cornut; LPA 4 juill. 2000, p. 11, note A.-M. L.; Gaz. Pal. 2001, no 33, p.
47, note F. Cha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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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때에는 판례는 자녀와 그 부모가 여전히 동거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부모의

책임만을 인정하였고 이는 제3자가 미성년자를 맡은 기간의 장단(長短)과 무

관하였다.

(2) 상원개정안

상원개정안은 판례를 받아들여,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미성년자의

생활방식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이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한 당연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한다(제1245조 제3호). 상시적으로든 임

시적으로든 미성년자를 감독할 책임을 계약에 기해서 맡았거나 사실상 맡고

있는 사람들(조부모나 친구)에게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에게

는 상원개정안 제1247조에 규정된 추정과책책임이 부과될 여지가 있다.71) 또

한 부모나 후견인의 책임과 통제시설의 책임이 서로 경합하지 않음을 규정한

다(같은 호 단서).

2. 상시적 통제를 받는 성년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

1) 판례

Blieck 판결72)에서 파기원은 타인의 생활방식을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

는 사람은 그 타인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

을 선언한 바 있다.

2) 상원개정안

71) N. Blanc, 위의 글, p. 93.

72) Ass. plén., 29 mars 1991, D. 1991, p. 324.

프랑스민법 
제1242조

까딸라초안 제1357조 떼레초안 제15조 상원개정안 제1246조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특별
한 감독이 필요한 상태 또
는 상황에 있는 성인의 생
활방식을 규율할 책임을 
맡게 된 자연인이나 법인
은 그 성인이 일으킨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 
또는 합의에 의해서 생활
방식을 상시적으로 조직
하고 통제할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은 자신의 감독하
에 있는 성인의 행위에 
대해 당연히 책임이 있다.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
정에 의해서 생활방식
을 상시적으로 조직하
고 통제할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은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성인이 일으
킨 손해에 대해 당연히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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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개정안은 판례를 받아들여 성년자의 법적 감독의무자에게 당연책임을

부과한다. 상원개정안 제1246조는 앞서 본 제1245조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성년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어느 성년자의 생활방식을 상시

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책임을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맡은 사람

은 그 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당연책임을 진다. 그 성년자는 경범죄를 범한

청년일 수도 있고 피후견성년자일 수도 있고 정신질환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1245조와 마찬가지로, 계약에 기해서 성년자의 감독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에게는 제1247조가 적용된다.

3. 계약에 의하여 감독 또는 통제임무를 맡은 사람들의 책임

1) 판례

스포츠클럽에 속한 미성년자가 경기 도중에 상대 팀 선수를 다치게 한 경우

에 판례는 스포츠클럽의 손해배상책임을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1항에 기하여

인정하였다.73) 하지만 성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달리 판단하였다. 후견 등의

보호조치를 받지 않는 치매환자가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양로원(Les Opalines)

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가 같은 양로원에 있는 노인에게 치명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여기서 양로원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는

데, 항소법원은 가해노인이 계약에 기하여 수용된 자이므로 양로원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파기원도 상고를 기각하였

다.74)

Hauser 교수는 이 판결을 지지하면서, 사회시설이나 의료사회시설에 수용된

것이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에 기한 것인 때에는 그 시설이 프랑스민법 제

1242조 제1항에 기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계약에 기해 수

용된 경우에는 시설은 계약상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시설의 과책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5)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경우 직업적으로 또는 가족으로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피보호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

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73)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도 제1242조 제4항에 기한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부모의 책임만을 인정하였다. CA Nimes, 3 mars 2022, no 20-03446:

JurisData no 2022-004976; Resp. civ. et assur. 2022, comm. 122, note J. Lagoutte.

74) Civ 1re, 15 déc. 2011, no 10-25.740, Bull. civ. I, no 220; D. 2012.539, note Develay; RTD
civ. 2012. 290, obs. Hauser.

75) RTD civ. 2012. 290, obs. Ha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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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원개정안

상원개정안 제1247조는, 계약에 의하여 성년자든 미성년자든 타인을 감독하

는 임무를 맡거나 그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은 직업인들(가

령 육아도우미, 레저센터, 요양원)에게 적용되는 조문이다. 이들은 무과실책임

이 아닌 추정과책에 기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76) 까탈라초안(1358조)와 떼레

초안(제16조)도, 직업적으로 타인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당

연책임이 아니라 추정과책에 기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성인

의 생활방식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하는 데 기반한 책임제도를 두는 데

대하여 법관들과 여러 단체들이 적대적이라고 한다.77)

그리고 위에서 예로 든 바와 같이 스포츠클럽에 속한 미성년자가 상대팀 선

수를 다치게 한 때에 피해자가 부모와 스포츠클럽을 모두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한다면, 부모의 당연책임만 인정되고 상원개정안에 따른 추정과책책임은

자동적으로 배척될 것이라 예상된다.

76) N. Blanc, 위의 글, p. 96.

77) M. Kamal-Girard, La constituionnalité des changements, p. 178.

프랑스민법 제1242조 까딸라초안 제1358조 떼레초안 제16조
상원개정안 
제1247조

⑥ 교사와 장인은 그들
의 감독 하에 있는 동안
에 학생과 견습생에 의
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⑧ 교사의 책임과 관련
하여, 그들을 상대로 하
여 손해를 야기한 것으
로 주장되는 과책・부
주의・태만은 일반법의 
원칙에 따라 소송에서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앞의 두 조문에 규정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도 직업상 타인을 감독
할 임무를 맡은 경우에
는, 자신은 과책을 범하
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직접적 가해
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
이 있다.

그밖에 직업적으로 
타인을 감독하는 임
무를 맡은 사람은 감
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자신이 감독
에 있어서 과책을 범
하지 않았음을 증명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계약에 의해
서 직업적으로 타인
을 감독하는 임무 또
는 타인의 활동을 조
직하고 통제하는 임
무를 맡은 사람은, 
감독 하에 있는 미성
년자나 성년자에 의
해 일어난 손해 또는 
조직하고 통제된 활
동에 참가한 사람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자신이 임무 수행에 
있어서 과책을 범하
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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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타인의 활동을 통제하고 그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의 책임

1. 사용자책임

상원개정안 제1248조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당연책임에 관한 기

존의 판례를 받아들인 것이다.

프랑스민법 
제1242조

까딸라초안 떼레초안 상원개정안 제1248조

⑤ 가사고용인 
및 사용자는 그
들이 사용하는 
영역에서 가사
피용인 및 피용
자에 의해 발생
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
을 진다.

제1359조 ① 사용자는 피
용자가 일으킨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
란 피용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권한을 가진 자이다.
② 자기 피용자가 자기 허
락 없이 대리권과 상관없
는 목적을 위해 피용자가 
수행할 직무 외의 행위를 
하였음을 사용자가 증명하
면 사용자는 책임이 없다. 
나아가 피용자가 사용자를 
위해 행동한다고 피해자가 
믿을 만한 적법한 이유가 
없었음을 사용자가 증명하
면 사용자는 책임이 없다.

제1359-1조 피용자가 고
의로 과책을 범하지 않고 
자기 역할 범위 내에서 대
리권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자의 명령을 위
반하지 않고 행동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사용자
나 사용자의 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
음을 증명한 때를 제외하
고는, 피용자는 피해자로
부터 배상청구를 당하지 
않는다.

제17조 ① 사용자는 피
용자를 사용하는 중에 
피용자가 범한 행위에 
대해 당연히 책임이 있
다. 고용관계가 이전한 
경우에 위 책임은 승계
인이 부담한다.
② 사용자 또는 승계인
은, 피용자가 허락 없이 
고용과 상관없는 목적을 
위해 행동하였음을 증명
함으로써 면책된다. 피해
자가 피용자가 고용에 합
치하는 목적을 위해 행동
한다는 점을 적법하게 믿
을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용자는 의도적 과
책을 범하거나 고용과 
상관없는 목적을 위해 
허락없이 행동함으로써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만 
개인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 ① 사용관계가 
노동계약에 기인하지 않
은 경우에 사용자는 피
용자인 자연인이 자신의 
임무의 범위 내에서 범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사용자는 자신이 
과책을 범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② 임금을 받지 않는 피
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과
책에 대해 책임이 있다.

① 사용자는 피용자가 
일으킨 손해를 당연히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란 피용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권한을 가진 자이다.
② 고용관계가 이전한 
경우에 위 책임은, 승
계인 하에서 피용자가 
행한 행위의 비율로 승
계인이 부담한다.
③ 사용자 또는 승계인
은, 피용자가 직무 외
의 행위를 허락 없이, 
자기 권한과 상관 없는 
목적을 위해 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없다. 
나아가 사용자 또는 승
계인은, 피해자가 피용
자가 사용자를 위해 행
동한다는 점을 적법하
게 믿을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없다.
④ 피용자는 의도적 과
책을 범한 경우 또는 허
락 없이 자신의 권한과 
상관없는 목적을 위해 
행동한 때에 한하여 개
인적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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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책임의 요건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맡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일으킨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

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① 사용관계(lien de préposition)

가 있어야 하고, ② 피용자의 과책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용자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사용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태(situation de subordination)에 놓여 있어야 하고, 둘째, 사용자가 피용자의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용자(préposé)라는 자격은

노동계약(contrat de travail)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판례는 일부의 전문직업

인에게도 피용자의 자격을 인정하였다. 월급을 받는 변호사78)나 의사가 그 예

이다. 의사가 의술을 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는다고 하여 종속적 상태에 있

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79) 노무공급자인 이들이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

(intégration du travailleur à un service organisé)되어 있기 때문이다.80) 까탈

라초안은 사용자(commettant)를 “피용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명령이나 지

시를 내릴 권한을 가진 자”라고 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제1359조 제1항

제2문). 상원개정안 제1248조 제1항은 이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정의한다.

가해행위는 피용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가 면책된다 : 피용자가 ① 고용된 직무 범

위 외의 행위를 ② 사용자의 허락 없이 ③ 업무를 벗어난 개인적인 목적으로

행위하였다.81) 직무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법원은 피용자가 직

78) 프랑스는 1990년 12월 31일 자유직업인회사(société d’exercice libéral)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여 변호사가 상법상 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자유직

업인회사(SEL)는 사원의 직업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효

미,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과 한국법률회사의 형태, 고려대 법학석사학위논문, 2006, 21면.

79) Crim., 5 mars 1992, no 91-81.888 : JurisData no 1992-001870; Bull. crim. no 101 -
Soc., 26 janv. 2022, no 20-10.610; JurisData no 2022-000964; Resp. civ. et assur. 2022,
comm. 95, note Ch. Radé.

80) A. Supiot, 박제성 옮김, 프랑스노동법 , 도서출판 오래, 2011, 71면.

81) Ass. plén., 19 mai 1988, no 87-82.654 : R. Cabrillac, no 306 : 보험사 직원이 고객으로부

터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받아둔 돈을 횡령한 사안에서 파기원은 피용자의 권한 남

용으로 사용자가 면책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피용자가 고용된 직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둘째, 피용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행위하였어야 한다.

셋째, 업무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행위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두 번째 요건인 ‘사

용자의 허락’은 추정되고 사용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

다. ‘사용자의 허락’이란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를 알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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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벗어나 행동하였다는 데 대해서 피해자가 선의이었지 여부를 검토한다.

사용자책임은 추정된다. 사용자는 자신이 아무런 과책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피용자의 행위가 자신에게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였다고 증명하는

등으로 면책될 수 없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았

음을 증명하여야만 면책될 수 있다. 상원개정안 제1248조 제3항은 이러한 파기

원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이다. 제1문은 직무남용(abus de fonctions)의 경우에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인정하고 파기원이 인정한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직무 외의 행위를 허락 없이 자기 권한과 상

관없는 목적을 위해 하였을 때에만 면책된다.” 이어서 제2문은 피해자가 피용

자가 사용자를 위해 행동한다는 점을 적법하게 믿을 수 없었던 때에도 사용자

의 면책을 인정한다.

2) 피용자의 민사면책원칙과 예외

(1) 판례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5항은 “가사고용인 및 사용자는 그들이 사용하는 영

역에서 가사피용인 및 피용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용자와 사용자 중에서 피고를 선택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용자는 피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판례는 피용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던 경우에만 피

용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소구하거나82) 사용자가 구상권을 행

치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실제로 일어난 구체

적인 행위를 일일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위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사

용자가 면책되는데, 위 사안에서 보험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그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허락이 있었던 행위이고 고객은 보험사 직원

이 보험사를 위하여 행위를 한 것으로 믿었을 것이므로 보험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

었다. 직무남용의 법리를 최종적으로 확립한 판결이라고 평가되며, 그후 같은 입장이 계

속 유지되고 있다(Civ. 2e, 12 mai 2011, no 10-20.590, D. 2011, 1938, obs. O. Gout,

“L’abus de fonction du préposé : entre doutes et certitudes”).

82) Ass. plén., 25 fév. 2000, Costedoat 판결 : 헬리콥터로 논밭에 제초제를 방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헬리콥터 조종사 꼬스뜨도아(Costedoat)가 벼농사를 하는 고

객의 요청을 받고 제초제를 방사한 사안이었다. 방사 당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인근 토지

로도 제초제가 방사되었다. 인근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는 피용자인 꼬스뜨도아와 사용자

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에 사용자인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는 피용

자인 꼬스뜨도아만 남게 되었다. 1심법원과 원심법원은 피고가 당시 기상상태를 보아 제

초제 방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여 피고의 과책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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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83) 것을 허용하는데, 사실 허용되는 예가 드물다. 또한 형사책임과 민사

책임 사이에 충격적인 간극이 생기는 것84)을 막기 위해서, 파기원은 피용자가

“고의적 형사과책”85) 또는 “프랑스형법전 제121-3조가 의미하는 가중과책

(faute qualifiée)”86)을 범하여 가해한 때에는 피해자가 피용자를 상대로 민사

책임을 소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2) 까탈라초안

피용자의 면책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사용

자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에 더해 피해자에게 제공된 일종의 담보(garanties)인

데, 판례와 같이 피용자 면책을 원칙으로 한다면 피해자는 이제 하나의 피고만

을 상대하여야 하고, 이는 그에게 제공된 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87) 특히 사용자가 파산을 한다든가 하면 사용자로부터 변제를 받

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용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까탈라초안은, 피해자가 사용

자 또는 사용자의 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였다. 하지만 파기원은 “피용자가 그에게 부여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가해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용자는 면책된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83) Com. 12 oct. 1993, Rochas.

84) 김형석,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비교법적 연구로부터의 시사--”, 서울

대학교 법학 제53권 제2호(2012), 372면 이하 참조.

85) Ass. plén., 14 déc. 2001 : Bull. civ. 2001, ass. plén., no 17; RJS 2002, no 142. 이는 일명
꾸쟁(Cousin)판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회계법인 소속의 회계사 꾸쟁이 회사에게 청년고

용과 관련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문서를 위조하였다.

결국 문서 위조, 위조문서 행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꾸쟁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회보장분단금징수연합회가 꾸쟁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이 사안에서 파기원은 “피용자가 의도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가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86) Crim. 28 mars 2006, Bull. no 91 : 선박 케이블을 설치 및 관리하는 회사의 피용자로서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피고가 설치공사 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를 갑판에 설치된 뚜껑

문 위에서 작업하게 하였는데 부주의로 뚜껑문을 여는 바람에 노동자 1인이 35미터 높이

에서 낙하하여 사망하고 다른 1인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사망한 노동자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파기원은 “권한을 위임받은 피용자는, 형법 제121-3조 소정의 과책을 범한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일지라도 형사범죄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87) A. Bénabent 교수에 따르면, 원래 사용자책임은 피해자를 위한 일종의 담보(garantie)로

생각되었으나 판례에 의해 “대위책임(responsabilité substituée)”으로 변질되었다. 피해자

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에서 피용자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뜻이다.



296  법학논고 제84집 (2024. 01)

피용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359-1조).

하지만 이에 대해 파기원 측에서 다시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배

상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정당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경

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에 있는데도 사용자의 보증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부

당하다는 주장이었다.88) 기업가 단체들89)은 다른 이유에서 난색을 표명하였는

데, 까탈라초안과 같이 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피용자들 전원을 피보험자

로 하는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까탈라초안의

입장에 대한 또다른 우려는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즉 피용자가 피해

자로부터 소구당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로부터는 구상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0년동안 판례는 피용자에게 중과책이 있는 경

우90)에만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였다. 피용자의 해의(intention de

nuire)까지 증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고의적 과책(faute intentionnelle)이 있어

야만 구상할 수 있게 한 예도 있는 바, 피용자가 피해자로부터는 소구당하면서

자신의 사용자로부터 구상당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다.

(3) 상원개정안

상원개정안 제1248조 제4항은 판례를 좇아 피용자의 민사면책원칙을 규정하

고 거기에 두 가지 예외를 덧붙인다. 즉 ① 피용자가 의도적 과책을 범한 경

우 또는 ② 허락 없이 자신의 권한과 상관없는 목적을 위해 행동한 때에 한하

여 피용자 자신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까탈라초안(제1359-1조)에서

와 같은 예외의 예외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즉 상원개정안은 까탈라초안에 비

하여 피용자의 지위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다.

상원개정안의 합헌성을 검토한 논자는 이와 같은 상원개정안이 헌법재판소

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다.91) 민사책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

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책임원칙에 있어서의 두 가지 “상반되는 방향”이 있는

데,92) 하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를 지원하는 원

88) Rapport du groupe de travail de la court de cassation sur l’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et de la prescription, 15 juin 2007, p. 61.

89) 가령 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 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de Paris.

90) Soc., 27 nov. 1958, Bull. 1259.

91) M. Kamal-Girard, La constituionnalité des changements, p.177.

92) B. Girard, La responsabilité civile dans la jurisptudence du Conseil constituionnel, Jus
Politicum juill. 2018, no 20-21, dossier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ititutionnel”, p.

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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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라고 한다. 그 중 전자의 원칙은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물론 자신의 과책으로 손해를 야기한 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 즉 ① 면책이 한정적(circonscrit)일 것, ② 너무 중

대한 과책까지도 면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 하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한다.

2. 경제적 의존상태에 있는 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1) 경제적 의존상태에 있는 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규율 필요성

현실에서 어느 법인(a)이 다른 법인(A)이 결정한 정책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 법인(a)로서는 그 정책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인(A)에 대한 경제적 의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집단(groupe de sociétés)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집단 내에서 모회사는 사실 자회사에 대해 지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자회

사화”는 특히 1인 회사(sociéte unipersonnelle), 그중에서도 1인 혼합기업

(SAS)의 인정과 더불어 크게 발전하였다.93) 대리점 계약이나 프랜차이즈계약

에서도 본사와 대리점 사이, 본사와 점주 사이에 의존관계가 형성된다. 기업들

은 종종 소비자에게 청약이나 광고를 할 때 완전하게 통합된 기업집단이 일련

의 급부를 제공한다는 이미지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면 기업집단 내의 회사들이 서로 별개의 법인격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프랑스 판례를 보면 과연 법인격이 책임 전

가의 방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94)과 유럽연합95)에서는 자회사가 저

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모회사가 자회사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나아

가 자회사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 모회사의 영향력 등의 증명책임을 모

회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학자들, 특히 Brun 교수는 프랑스도 그러

한 법리를 받아들여서 자회사의 행위로 인한 모회사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93) 조르즈 리뻬르 저, 르네 로블로/미셀 제르멩 개정, 정진세 역, 프랑스회사법론 , 삼지원,

문단 1605.

94) 자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모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로 법인격부인(Pierce the

corporate veil),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직접적 관

여책임(Direct liability)이 있다. 김건식,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관계”, 아주법학

제7권 제3호(2013), 256면 이하.

95) EU법원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 동일체인 경우에 모회사는 자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김건식, 위의 논문, 25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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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다.

2) 현행법

(1) 도산절차의 확장(프랑스상법전 제L.621-2조)

경제적 의존의 문제가 입법에서 약간은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도산절차법에서 그러한데, 프랑스상법전 제6권에 규정된 일반도산절차 중 특정

채무자(a)에 대한 구제절차, 회생절차, 파산절차가 별개의 법인(b)에게 확장될

수 있다. ① 그 법인격이 허구이거나 ② 그 법인(b)의 책임재산이 채무자(a)의

책임재산과 혼동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프랑스상법전 제L.621-2조). 파기

원이 법인격이 허구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산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사업주

(자연인 또는 법인)의 활동과 구별되는 활동은 없이, 외형만을 가지고 있는 경

우이다. 그러므로 도산절차의 대상이 된 회사(a)의 채무 변제를 보장할 목적으

로 설립된 어떤 회사(b)가 도산한 회사(a)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경영자,

동일한 고객, 동일한 프랜차이즈에 기반하여 활동을 계속하였다면, 법원은 그

회사(b)는 허구의 회사라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그 회사에까지 적용한다. 판

례상 책임재산의 혼동이 인정된 경우를 보면, 우선 두 법인격 사이에 계좌가

동일하여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의 어느 요소가 두 법인격 중 누구에게 속하

는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두 법인격 사이에 비정상적인 자

금흐름이 있는 경우도 그러한데, 특히 도산절차의 대상이 된 채무자(a)의 재산

이 다른 법인격(b)에게로 이전하였는데, 그 다른 법인격(b) 내에서 채무자(a)가

주인(maître des biens)인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기업집단 내에

서 볼 수 있다.

그런데 파기원은 이 두 개념(법인격의 허구성, 책임재산의 혼동)의 구성요소

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그리하여 자회사와 모회사에 공통된 경

영진이 존재하고 모회사에게 유리한 총회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자회사의

허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96) 또한 기업집단 내에서 재무관리협정, 인사교류,

모회사에 의한 자산 출자가 행해졌다고 하여 비정상적인 자금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모회사와 자회사의 책임재산의 혼동을 인정하지 않

았다.97)

96) Com., 18 déc. 2007, no 06-14093.

97) Com., 19 avril 2005, no 05-1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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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회사의 과책에 기한 책임

자회사의 행동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과책을

범한 때에는 모회사의 책임을 인정한다. 도산법은 적극재산 부족의 책임

(responsabilité pour insuffisance d’actif) 청구소송(프랑스상법전 제L.651-2

조)98)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실상 경영자(dirigeant de fait)로서 행동하였다

면 모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이는 모회사의 경영상 과책(fautes de

gestion)에 기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소송에서 모회사의 과책 및 그 과책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도산절차법이 문제되지 않은 사안에서, 최근 파

기원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개입함에 있어서 과책을 범했다는 이유로 모회사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모회사가 자회사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자회사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금전적으로 지원할 의무

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자회사가 공역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99)

3) 상원개정안에서의 불채택

서두에서 필자는 까탈라초안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범위를 확장해온

98) 김종호, “프랑스의 기업파산 절차에서 경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상사판례연구

31권 2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 201면 이하.

99) Com., 26 mars 2008, no 07-11.619 (Adaeme c. Elf Aquitaine)

프랑스민법 까딸라초안 제1360조 떼레초안 상원개정안

① 사용관계가 없는 경우, 타인의 직업상 활동을 지휘
하거나 조직하고 직책상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람은 그 
타인이 위 활동을 하는 중에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그러므로 특히 치료시설은 채용된 의사가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자는 손해발생사유가 위 활동의 결과임을 증명하여
야 한다.
②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활동하면서도 의존상태에 있는 
다른 전문직업인의 경제활동이나 재산관련활동을 통제하
는 자도, 피해자가 그 손해발생사유가 통제권의 행사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특
히 모회사는 자회사가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고 본점은 대리점이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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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판례를 승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연책임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

고 하였는바, 그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제1360조이다. 이 조문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경제적으로 의존상황에 있는 전문직업

인의 활동을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였다. 제1항은

“자유로운 봉급생활자 ”, 즉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불법행위

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나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 생산부문과 분배부문에서 일어난 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진정한 결정권자(가령 가맹본부, 모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

써 의존상태에 있는 전문직업인들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피해자를 잘 보호하자

는 취지였다.100) 이에 대하여 소비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그동안

하나의 상업적 청약과 관련된 활동들이 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던 소비자들이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민사국장 Fombeur는 이 조문은 법인격이라는 기초 위에 세

워진 민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제안이라고 우려하였다. 기업가들도 그러한 책임

을 인정하는 경우 프랑스는 기업가들이 기피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실무상으

로는 그 적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101) 나아가 파리

상공회의소(CCIP) 대표들은, 모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자회사에게 행해지는

“통제”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102) 이러한 반대의견을 수용하

여 상원개정안은 경제적 의존상태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채택하지 않았다.

100) Avant-projet Catala(https://www.justice.gouv.fr/sites/default/files/migrations/portail/art_pix/R

APPORTCATALASEPTEMBRE2005.pdf), p. 147.

101) 파기원도 이와 동일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Rapport du groupe de travail de la court de

cassation, nos 78 et 79.

102) CCIP, Pour une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et de la prescription conforme aux
besoins de la view des affaires—Réactions de la CCIP à l’Avant-projet <<Catala>>
et propositions d’amendements, Octobre 2006. B Fagès, Réforme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autrui et sort réservé auｘ　sociétés mères, RDC　2007, p. 115도 ‘통제’를 정

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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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지금까지 프랑스의 2020년 민사책임법 상원개정안 중에서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에 관한 6개 조문을 소개하였다. 이 조문들은 대개 판례를 수용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1243조와 제1247조는 판례와 다른 입장을 담고 있다.

제1243조는 법원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확장해나가는 것을 예방하려는

의도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제1247조는 계약에 의해 직업적으로 타인을 감독하

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피감독 성년자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해 추정과책책

임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이는 과책책임만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프랑스는 손해배상책임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상원개정안 제1244조에 따르면,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과 행위자 본인의

책임은 경합한다. 가령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하여 부모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

우에 미성년자의 책임도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법의 입장과는 매우 다

른 것이`.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책임과 부모의 책임이 경합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부모의 책임은 제755조에 기

한 책임이 아니라 제750조에 기한 책임이다. 최근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

는 경우에도 부모가 감독자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견해가 제기되었는 바,103) 이

는 매우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책임능력 없

는 미성년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민사책임 영역

에서는 이제 책임능력이라는 개념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법상 친권자의 미성년자녀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친권자의 과책과 상

관없는 당연책임(responsabilité de plein droit)이다. 이는 한국 민법에서 제755

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과실추정책임(중간책임)인 것104)과 대비된다. 그런

데 상원개정안 제1245조는 기존의 책임요건 중 하나인 ‘동거’요건을 삭제하였

다. 따라서 부모는 친권자이기만 하면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부모가 감독의

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친권이 있는지 양육자인지가 중요한

우리 판례와 비교하여 위 상원개정안을 평가하자면, 개정안은 친권자이면서 동

시에 양육자이기를 요구하는 프랑스민법을 단순히 친권자이기만 하면 무과실

103) 위계찬,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5조의 개정 검토”, 한

국민사법학회 2023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184면.

104) 민법주해 XVIII 채권(11) , 박영사, 2012, 468면(유원규 집필); 주석민법[채권각칙 8] ,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227면(김승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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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공동친

권의 원칙을 취하므로 결국 미성년자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까지도 손해배상책

임자가 되도록 하는 셈이다. 이는 부모이기만 하면 민법 제755조에 기한 책임

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민법개정제안105)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된 주제는

사용자책임이었던 것 같다. 프랑스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용자가 면

책되는 원칙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의 면책사유에 관

하여 상원개정안 제1248조 제3항은, 사용자는 피용자가 “직무 외의 행위를 허

락 없이 자기 권한과 상관 없는 목적을 위해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제1문) 그

리고 “피해자가 피용자가 사용자를 위해 행동한다는 점을 적법하게 믿을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제2문)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사용자책임이 성

립하는 경우에도 피용자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면책사유를 넓게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까탈라초안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경제

적으로 의존상황에 있는 전문직업인의 활동을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자의 손해

배상책임을 제안하였는데(제1360조), 상원개정안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종속

관계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에도 존재하게 된 마

당에106) 상원개정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나

라에서는 사용자의 규모에 따라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달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107) 그보다는 까탈라초안과 같은 조문을 도입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와

영세사업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105) 위계찬, 위의 논문, 184면 이하.

106) 농업이나 유통 분야에서는 사업을 자유롭게 운영할 힘을 갖지 못한 ‘종속된 사업주

(entrepreneurs dépendants)’가 넘쳐난다. Alain Supiot, 앞의 책, 73면.

107) 김봉수, “사용자책임(제756조)의 구분적 규율에 대한 입법적 검토”, 법학논총 제22권

제1호, 조선대 법학연구원, 2015, 159면 이하; 안주영, “자영업자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연

구”, 창원대 법학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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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ability for the Tort of Another Person

in the French Law Proposal of 2020

108)Eun Hee LEE*

“Liability for the Tort of Another Person" is codified in Chapter 1 (General

Extra-Contractual Liability) of Part III of Title III of the French Civil Code.

Liability for torts of others, including the parents’ responsibility and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is an area in which the jurisprudence h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Blieck decision in 1991 has been

argued to establish liability for the acts of another as a general principle.

However the law proposal filed by the Senate on July 29, 2020 seems to

restrict the liability for act of another only in cases that will be provided for

in the revised Civil Code(Art.1243).

France generally does not allow the combination of the liabilities.

However, Art.1244 of the proposal allows the combination of the liability of

both the person who acted and the person who is liable for the acts. For

example, if a parent's responsibility is established due to the acts of a minor,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or himself or herself is also established.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position of korean civil law.

According to the law proposal, a distinction should be drawn between whether

a person organizes and controls the way of life of another, or just controls

the activity of another, In the first case, the reform confirms the existing

jurisprudence where a person is liable for the acts of another if he organizes

and controls permanently the way of life of that person, by judicial or administrative

decision(Art.1246). The same solution, strict liability is established for persons

assigned to permanently organize and control the life of a minor(Art.1245 no

3). But it des not apply to those who take on by contract, and by way of

their business or profession, a task of supervision of another person. They

* Professor of law,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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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person supervised unless they

show that they did not commit any fault(Art.1247). I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jurisprudence that recognizes their liability if the victim show that

they committed a fault.

France maintains the principle that employee is indemnified if employer’s

liability is established. Para. 3 of Art.1248 of the proposal provides that an

employer is not liable if he "proves that the employee acted outside the

functions for which he was employed, without authorisation and for purposes

ailen to his attributions" or he "establishes that the victim could not lawfully

believe that the employee was acting on behalf of the employer".

Keywords : Tort, Liability for Acts of Another Person, Parents’ liability, 
Employer’s liability, French Law Proposal of 2020


